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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 사 옥* / 박 윤 환**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정책유지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소극적 지원 속에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집행으로 진

행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정책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정책 유지의 측면

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

였다. 그 결과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 및 지정유지와 관련하여 정책예산, 의회의 정치성향, 수평적 학습이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수평적 모방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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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an innovative strategy to achieve gender mainstreaming at 

regional level, is currently being maintained at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significant challenge in maintaining this polic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only local governments taking an active role in upholding the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enable the local governments to proactively 

uphold the policy despite the difficulties they face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and policy maintenance for future policy the minority group. 

 Henceforth,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226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intenance of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The results demonstrated: 

1) the budget, political stance of the council, and horizont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intenance of the policy and the designation; and 2) the horizontal imitation of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intaining the designation of the Women-Friendly City. 

 To summariz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carried ou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future 

implications from maintaining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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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공공정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목표달성 정도

에 따라 정책변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는 제한적인 자

치입법권과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자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에 내재 된 사회문제와 지역 시민의 요구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책결정권자가 선출되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정책 이슈의 선점과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높

이고자 정책혁신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추진된 정책 중에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9)를 표방하며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여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익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로 국가정책으로 도

입된 사례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건

의하여(조명희·공미혜, 2014) 반영된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며 성평등을 고려한 도시정책으로

써 지역혁신(True and Mintrom, 2001; Woodward, 2003)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실행하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1). 이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방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및 가치지향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고 있다. 2009년 여성가족부가 익산

시,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은 제도화된 정책으로 정비

되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101개의 도시가 

지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협약체결이다. 이밖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형성교육과 도시 조성

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친화

1)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는 여성친화도시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

성 노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지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등 3가지 내용만 간단히 규정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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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정은 지정된 도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실정이다(조선주 외, 2017).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방정부로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에 제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유지하는 지방정부가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제안으로 제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방정부 간의 수준과 차이가 현존하

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정책집행과 유지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기

초자치단체가 주도한 혁신적인 정책도입과 확산 사례들은 정책확산이론에 기초하여 확산의 방향과 기

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책확산연구는 정책채택에 주목하지만 정책도입 이

후 기초자치단체마다 정책유지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유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정책도입은 중앙정부나 광역 정부의 수직적 

모방이나 강압 기제보다는 내부적인 정치적, 사회적인 요구나 주변 지방정부의 도입이 영향을 준 사례

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정책유지 여부가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여

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지속시켰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도입과 집행의 

자립적인 기반마련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정책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분석 방향을 가져

가고자 한다. 첫째, 정책유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논의를 정

리한다. 둘째,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

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를 여성친화도시 제도 유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

로 나누어 분석한다. 셋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의 채택과 유지

1) 정책혁신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혁신적인 정책도입과 정책유지는 정책변동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og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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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1983)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로 분류했다.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도입된 정책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 예산액 변경 등과 같은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현재 도입된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

으로 수정하거나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은 정책을 완전히 폐지

하는 것으로 법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의 폐지를 의미한다.

정책혁신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Mohr, 1969; Walker, 1969)

으로 혁신은 새로운 발명(invention)뿐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이나 조직에서 도입되어도 해당 조직이 신

규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도 포함한다(Walker, 1969; Rogers, 2003: 1995; Berry & Berry, 1990: 395; 

김혜정·이승종, 2006; 장석준, 2013: 15).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은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어서(장석준 외, 2015) 정책확산 선행연구에서 정책채택 여부로 조례 제정 여부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다.

지방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른 지방정부가 정책도입으로 이

룬 성과를 성공적인 실험의 성과로 수렴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Boehmke and 

Witmer, 2004; Shipan and Volden, 2006; 김대진, 2015). 그리고 이미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는 집

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성과 함께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

면서 정책유지에 대한 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전략 도구의 하나인 성별영향평가가 도시 재정비사업,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공간 조성사업

에 수행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슈가 부각하였고(유희정 외, 2010), 익산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조성계획 수립·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 지정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도입하였다(조명희·공미혜, 2014).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행은 기초자치단체

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채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점차 확산하였다. 따라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9) 실현을 위해 채택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기초자치

단체의 정책혁신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을 채택한 지방정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통해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결정하거나 정책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등의 학습을 하거나 다른 지방

정부의 정책채택 정도를 통한 정책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채택 이후 유지에 관한 논

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확산이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정책확산 방향과 기제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은 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채택 후 다른 정부가 그 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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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정부들이 증가하는 것이다(Eyestone, 1977: 441). 정책확산의 방향은 비슷한 수준의 정부 간에 

정책이 확산하는 수평적 확산과 행정구역이나 통치구조 수준이 다른 정부 간에 정책이 전파되는 수직

적 확산으로 나눈다(Barret and Tsui, 1999; Allen et al., 2004; Shipan and Volden, 2006; Dobbin 

et al., 2007; Berry·김대진, 2010).

수평적 확산으로 수준과 권한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영

향을 준 결과가 제시된 연구로는 지역축제(석호원, 2010), 범죄예방정책(조일형·이종구, 2012), 출산장

려금제도(이석환, 2013; 이정철·허만형,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이정철·허만형, 2016), 다문화가족 

정책(정다정·유두호, 2021) 등에서 인접하거나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채택이 증가할수록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수직적 확산은 상위정부의 정책도입이 하위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확산과 하위정부

의 정책도입이 상위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확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석환, 2014). 중

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 

연구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최상한, 2010),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도입(김대진, 2015), 출산정려금정

책(이석환, 2013; 김진영·이석환, 2016), 환경기본조례 도입(박나라·김정숙, 2018) 등에서 광역자치단

체가 정책을 도입했을 때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정책도입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Shipan & Volden(2008)에 의하면 정책확산의 기제는 학습(learning), 경쟁(competition), 모방

(imitation), 강압(coerc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은 정책결정자가 공공문제에 직면하면 다른 정부

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대안을 선택하여 해결작업을 단순화한다(Berry and Baybeck, 2005; Shipan 

& Volden, 2008). 학습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정책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성공적이라고 여기

면 다른 정부가 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는 정책 효과가 입증되었

거나 정책을 도입한 정치인의 득표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Gilardi, 

2010). 이러한 학습기제는 정책채택 이후에도 성공적인 정책추진과 정책결정권자의 재선을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학습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모방은 불확실한 환경에 있는 정부가 정당하면서 성공적이라 인식되는 다른 정부를 모방하여 불확실성

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책확산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Walker, 1969; DiMagio & Powell, 1983). 모방기

제는 정책확산의 원인이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학

습기제와 대조를 이룬다(이석환, 2022). 학습기제는 다른 정부의 행위(action)에 초점을 맞추지만 모방기제

는 행위자(actor)에 초첨을 맞춘다(Shipan & Volden, 2008: 842). 그래서 모방은 확산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들이 채택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규모가 크거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도시가 채택한 정책을 따라 

채택할 수도 있으며(Shipan & Volden, 2008: 843) 수준이 비슷한 정부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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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유지의 개념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윤태섭, 2005)으로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환경요인과 정책집행조직에 따라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끊임없는 환류가 이루어지면서(정정길 외, 

2014)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정길 외(2014)는 도입된 정책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 예산액이나 집행 절차의 변경 등과 같은 낮

은 수준에서의 변화를 말하며 변화의 폭에 따라 정책승계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정책승계는 정책

의 기본적 특성의 변화로써 정책목표는 유지하나 정책수단인 사업, 조직, 예산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Aldrich(1999)는 정책변동을 변화, 선택 유지 투쟁으로 구분하고, 이 중 유지는 선

택적 변화가 보존, 복제, 재생산되는 것으로 조정된 정책의 확대나 안정화가 추진되는 단계라 하였다

(양승일·유홍림, 2010). 양승일·유홍림(2010)은 정책유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이 정책

집행과정으로 전달될 때 변화 없이 정책대안이 유지되는 것이라 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가 정책도입 이후 여성가족부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통해

서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의 5대 목표에 근거한 정책 내용과 수단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 지

정심사를 신청하여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집행에서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지

역환경에서 요구되는 (특화)사업의 발굴과 조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부서 간 협업을 실정에 맞게 추

진하고, 사회·정치·경제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기별로 사업내용이나 예산 등에서 낮은 수준의 변화

를 거치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책유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이론에서 제시한 정책유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승일·유

홍림(2010)은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유지과정 연구에서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결과, 정책대상조직의 역동성이 정책채택과 집행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과 정책유지

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조성은·안상훈(2011)은 이동통신 번호통합정책 유지에 대해 정책 진

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인 경로의존성, 창발성, 공진화, 피드백과 학습은 정책이 일관성

을 유지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이

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양승일(2015), 강혜연·엄태호(2016), 김은미 외(2018), 정다흰·박용성

(2023) 등이 있다. 정책유지나 정책변동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대체로 사례 및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객관적 실증분석에 의한 연구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유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유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확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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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입에 따른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책확산 연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채택률(the rate adoption)”에 주목할 뿐(Rogers, 2003) 정책도입 이후 환경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유지에 관한 연구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1) 여성친화도시 개념과 배경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1975년 세계여성대회(UN International Women's Year 

Conference)에 참여한 정부들이 여성 관련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True and 

Mintrom, 2001: 30; 신승춘·권자경, 2012). 이후 1994년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에서는 여성이 도시계획 전반에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교육과 연구 

참여 기회 보장, 이동의 접근성과 자유성 보장 등 성평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를 제시하였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주택, 

서비스 등 여성과 도시 문제를 주제로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정책의 이슈가 확

대되었고,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의 채택을 통해서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시작하였다(신승춘·권자경, 2012; 조선주외, 2017).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Ⅱ)에서는 171개국이 참여하여 이스탄불 선언과 지구적 범위

의 행동강령을 채택하는데 주거권을 인권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도시 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개선, 주거권 및 빈곤 추방과 같은 대상별 의제를 본격화하였다

(United Nations, 1996). 그리고 2016년 제3차 회의(HabitatⅢ)에서는 193개국이 참여하여 키토 선언

을 채택하는데 도시와 인간 정주의 평등한 이용과 향유를 의미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를 제시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포

용도시를 제안하였다(United Nations, 2017). 여성의 사회적 배제의 개선과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추진은 국제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 반

영에 대해 True and Mintrom(2001)은 여성친화성으로 네트워크, 국제적 규범, 거버넌스의 조건을 제

시하였고, Greed(2005)는 도시정책 추진에서의 여성 대표성, 성인지 통계 수집, 의사결정 참여 등 성

인지 관점의 반영 조건을 제시하였다(신승춘·권자경, 2012: 310; 조선주 외, 2017: 11).

국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03년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표방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 대구 혁신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광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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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김소림, 2017; 조선

주 외, 2017).

유희정 외(2010: 61)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

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 정책의 완결적 행정단

위”로 접근하고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의 공간과 물리적 환경, 사회적 제반 측면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의 요구와 관점으로 접근하고 정책

적 수혜가 사회적 배제 없이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을 이루어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

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서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성인지 관점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책수단으로 제시하

였다(여성가족부, 2010).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1항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정의에 대해 최유진 외(2014)는 “여성정책의 토탈솔루션이 정착된 완결된 행정단위”라는 “성 

주류화 수단으로서의 여성친화도시 접근에서 다소 후퇴한 접근”과 “성 주류화 전략의 목표가 다소 협소

하지만 명확히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관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여성친화

도시 조성은 여성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 돌봄, 인프라 등 도시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성평등을 제고

한다는 기조는 유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최유진 외, 2014: 33).

2) 여성친화도시 제도운영과 추진현황

2009년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제1호 익산시, 제2호 여수시를 지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

책을 본격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요구와 의지로 시작된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15년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

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라는 비전과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라는 5가지 목표

와 추진과제를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성친화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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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도시는 요건을 정비한 후 재지정 절차를 다시 신청

할 수 있다.2)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21년까지 단계별 승급제 방식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지

정과 재지정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협약 갱신제로 지정방식을 변경하였다(이해응 외, 2022). 여성가

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으로 지정도시들에 대한 이행점검,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형성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일·생활 균형, 여성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업에 대한 공모·지원과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17).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021년 기준 1억 3천1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여성가족부가 재정능력과 정책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관리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과 사업은 지정된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한동효, 2019). 2022년 기준 226개 기

초자치단체 중 여성친화도시로 1회 이상 지정된 도시는 128개이고,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신규지정 

5년 이후 재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67개3) 도시로 <표 1>과 같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방식

이 협약 갱신제로 달라지기 전인 2021년까지 시행된 단계별 승급제에 의한 재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

단계 재지정이 가능한 도시는 2016년까지 지정된 도시 82개로써 이 중 2단계 재지정된 도시는 67개로 

81.7%이다. 그리고 2단계 재지정에 이어 3단계로 재지정이 가능한 도시는 2011년까지 2단계로 재지

정된 도시 21개로 이 중 3단계 지정된 도시는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와 청주시, 아산시, 양산시 5개로 

23.8%이다.4)

2009년 시행 이래 단계별 승급제를 기준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단계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

시와 대전광역시로 각각 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지정을 받았고,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5개 기초

자치단체 중 1개 도시만 지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2단계 재지정된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

주광역시로 5개 도시가 모두 지정을 받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로 4개 도시가 지정을 받았다.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1.24.).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정

3)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단계별 승급제가 아닌 협약 갱신제로 지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지정이 만료

된 도시 및 신규 신청 도시 모두 신규지정 협약을 체결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신규지정된 25개 도시 중 최초 지정된 

도시는 3개 도시이고 22개 도시는 지정기간 만료 후 다시 신규로 지정된 도시로써 2차 재지정 도시를 제외한 1차 재지정된 도시

를 포함하면 재지정 도시 누계는 72개 도시로 볼 수 있다.

4) 3단계 지정을 받지 못했던 도시의 경우 2022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갱신 협약제로 변경되면서 다시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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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친화도시 광역자치단체별 지정현황

지역

지정
1단계 

지정비율1)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재지정3) 2단계 
지정비율2)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28 2 8 19 9 11 7 11 15 8 3 10 14 8 24

67 2 6 13 11 9 4 7 20

서울
(25)

17 68 1 1 2 2 3 2 2 3 1 3

7 41.2 1 2 4

부산
(16)

11 68.8 1 1 2 3 3 1

7 63.6 1 1 1 1 1 2

대구
(8)

4 50 2 1 1 2

3 75 2 1

인천
(10)

6 60 2 1 1 1 1 1

4 66.7 1 1 2

광주
(5)

5 100 5 2

5 100 4 1 2

대전
(5)

5 100 1 2 1 1

4 80 1 1 2

울산
(5)

1 20 1

0 0

경기
(31)

18 58.1 2 2 2 1 2 1 3 1 3 1 4

10 55.6 2 2 1 2 1 1 1

강원
(18)

11 61.1 1 1 1 1 1 1 2 2 1

5 45.5 1 1 1 1 1

충북
(11)

7 63.6 1 1 2 1 2 2

3 57.1 1 1 2

충남
(15)

13 86.7 1 1 2 1 1 1 2 1 2 1 2

5 46.2 1 1 1 1 2

전북
(14)

5 35.7 1 1 1 1 1

3 60 1 1 1

전남
(22)

10 45.5 1 1 1 1 2 1 1 1 4

4 30 1 1 1 1

경북
(23)

7 30.4 1 1 2 1 1 1 1

4 57.1 1 2 1

경남
(18)

8 44.4 3 1 2 1 2

3 50 1 1 1 1

1) 1단계 지정 비율 : 1단계 지정 도시수÷기초자치단체 수×100
2) 2단계 재지정 비율 : 2단계 지정 도시수÷1단계 지정 도시수×100
3) 재지정 : 3단계 재지정 제외 수임.
   단, 3단계(2021) : 광주(2), 충북(1), 충남(1), 경남(1)는 년도별 재지정수에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성평영향평가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www.mogef.go.kr)



148 | GRI연구논총 2023년 제25권 제4호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여성친화도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친화도시 정책 평가 및 사례분석에는 신승춘·권자경

(2013), 조명희·공미혜(2014), 김혜정(2017), 박혜은(2017)이 있다. 박혜은(2017)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을 위한 적용 요소로 “법과 제도적 기반, 정치 및 의사결정 여성 참여, 경제활동, 복지 및 건강, 안전, 

공간계획, 교육, 정보 및 홍보” 8개 영역과 52개 세부 항목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목표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지정심사 지표로 거버넌스 추진기반 마

련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시민참여단 운영을 구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관련 선행연구로는 장임숙·이원일(2012), 주혜진(2016), 장부년(2018), 이주영(2021)이 있다. 주혜진

(2016)은 대전시 동구 사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한 시민이 갖는 정책의 이해와 입장을 분석

한 결과 참여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참여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경향을 분석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단

체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계획 및 공간의 선행연구로는 박태원 외(2013), 장미현(2015), 조연숙 외(2015), 

장지인 외(2020)가 있다. 장지인 외(2020)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스마트 솔루션에서 

성별의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수동적인 감시체계와 함께 능동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시티 정책 시행 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의 긴밀한 융합을 제시하였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지정 도시마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 사용 주체인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요구도를 수렴하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

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요구도 분석 선행연구로는 임현정(2016), 백효진·임

혜순(2020), 손경희(2022)가 있다. 손경희(2022)는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 시민참여단 운영이고, 중요하

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여성취업과 창업지원, 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이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낮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목

표 관리제 순으로 나타나 이 결과를 근거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행연구로는 이상문·전영옥(2009), 전혜림·양

승우(2015)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박은순(2020)이 있다. 박은순(2020)은 여성친

화도시 지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기업인 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 생활안전 환경조성, 여성

공무원 수는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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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액, 여성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 여성기업인 수 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시군의 여성정책과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젠더 관점의 정책 

평가나 사례연구, 여성친화도시 적용 지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지표인 시민참여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수립과 공간 조성

에 관한 연구, 지역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성별영향평가제도 연계 등이 주요

하게 연구되었다. 반면에 여성친화도시 정책확산이나 지정 요인분석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중·장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 조성이 진

행되는 정책으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정책유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정책도입 이후 정책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

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정책도입 이후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정책확산 모형인 내부결정요인과 외부확산요인을 차용하여 분석한다.

Walker(1969)는 정책채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내부결정모형과 지역확산모형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데 내부결정모형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 등이 정책채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모형이다. 

경제적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 좋을수록 정책채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Walker, 

1969; Gray, 1973) 정치지도자나 유권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ry 

and Berry, 1992; Mooney and Lee, 1995; Sapat, 2004; Berry & 김대진, 2010; 하민지 외, 2011). 

그리고 지역 내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이 정책의 혁신과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혜정·이승종, 

2006)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 상황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유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로의 정책확산 요인은 수평적, 수직적 확산의 방향에 따라 학습, 

경쟁, 모방, 강압의 확산 기제의 연계로 분석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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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는 Walker(1969)의 정책확산 이론을 근거로 내부결정모형과 외부확산모형 중에서 적합한 

정책확산 모형을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면(Gray, 1973) 90년대 이후에는 두 모형을 통합한 모형

이 제시되어(Berry & Berry, 1990) 정책확산 연구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도 통합모형을 

차용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정책도입 이후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정책유지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을 내부결정요인과 외부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해 첫째, 정책혁신의 제도 유지의 종속변수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누

적 연수를 측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정유지를 측정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

수를 변수로 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내부결정요인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외부효과의 경우 수직적 확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영향

을 미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도입을 위해 조례

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로써 수직적 확산 

경향이 미미하여 수평적 확산을 중심으로 학습과 모방 기제로 구성하였다. 전술한 내부결정모형과 지

역확산모형의 주요 영향 인자들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제도 및 지정의 결정

요인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한편,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유지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구성하여 다

중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은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이 만족되는 가정, 즉 

하에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이하 OLS)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분석 자료는 횡단면 데이터로써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나타날 가능

성 있다(김유현, 2019: 166). 오차항의 이분산은 회귀계수의 분산추정량 및 OLS 표준오차에 편의를 발

생시키고, 표준오차에 근거한 신뢰구간 설정 및 t 통계량은 유효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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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외, 2012: 153).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모형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독립성을 검정

하였다. R 통계프로그램의 shapiro.test 함수를 통해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성 검정은 더빈왓슨(Durbin-Watson) 검

정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독립성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등분산성 만

족과 관련하여 ncvTest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도유지 모형의 경우 유의수준 0.05

에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 모형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이분산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분산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 )를 로 하는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 WLS)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며 식(1)과 같다.

                  식(1)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R 통계소프트웨어(http://www.r-project.org)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므로 종속변수는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 누적 연수와 지정유지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이다. 본 연구는 정책의 채택률에 주안

점을 둔 정책확산 연구와 달리 여성친화도시 정책채택 이후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확산 선행연구에서 정책채택의 종속변수로 정책의 조례 제정을 활용한 점을 

준거로 삼아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누적 연수를 활용한다. 그리고 2009년 여성가족

부는 익산시, 여수시를 시작으로 해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협약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

부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 기간은 5년으로 협약 기간이 종료되면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 협

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유지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를 활용한다. 두 종속변수의 누적기준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최초로 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연수로 시간적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각각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152 | GRI연구논총 2023년 제25권 제4호

2) 독립변수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Berry & Berry(1990)의 정책

확산 통합모형을 차용하여 내부결정요인과 외부효과로 설정한다. 실증적인 정책유지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는 데서 기초자치단체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은 정책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 변수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유지하거나 중단을 고려할 때 인접한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채택과 유지 정보에 대해 학습을 하거나 정치적 정당성을 통해서 정책유지 여부 판단

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유지의 영향요인을 분석

하므로 독립변수는 정책유지 여부 결정의 이전(t-1)시점인 2021년을 시간적 분석범위로 설정하였다.

첫째 내부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정책형성과 집행에 중요한 구성 요소(김혜정, 

2017)로써 정책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 재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수입권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순배, 2008).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정책

집행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정책의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를 변

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예산은 구체적 실행을 통한 정책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활용되는 예산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

산을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으로 환산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재정변수는 지방재정 365에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은 정치지도자나 지역유권자의 정치성향이 보수, 진보성향에 따라 특정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Mooney & Lee, 1996; Berry & Berry, 1992; Sapat, 2004; Berry 

& 김대진, 2010; 하민지 외, 2011)을 고려하였다. 성인지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성인지 정책에 관심

이나 정책지향점이 있는 진보성향의 의원일수록 의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정책의 효과성과 질적 

제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이기순, 2015; 박사옥·박윤환, 202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예

산의 수립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 변수로 진보성향 지방의회 의원의 평

균 비율로 시간적 범위를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여 평균 비율을 산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진보성향의 의원은 정당으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지방선거에 따라 정당의 

명칭 변경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5) 진보성향의 의원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시민참여역량과 안전지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지역사

5)  진보성향의 의원(정당) 구분의 경우 5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6대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7대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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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안전 증진”과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라는 목

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역량과 안전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시민사회는 양적인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으로의 활동 

분화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김영래·김혁래, 2002; 김혜정·이승종, 2006). 특히 공공정책 

관련한 활동에서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기구에 참여하면서 지방정부의 정

책추진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혁신을 제안하거나 혁신정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병준, 2000; 김혜정·이승종, 2006). 김혜정·이승종(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의 시

민사회역량이 정책혁신의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시민단체 활동역량이 정책의 혁신성과 

정책혁신의 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사회역량은 정책혁신의 채택 및 

수용뿐 아니라 정책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시민단체 수를 변

수로 설정하였고,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여 지자체의 책임하에 취약분야에 대한 자

율적 개선을 유도하려고 공포된 지수로써 2015년부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

개 분야6)를 계량화한 수치이며 안전 관련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하였

다7)(봉태호 외, 2020). 6개 분야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교통, 범죄, 생활안전 분야를 선택

하여 최고 5에서 최저 1로 역순으로 계산하였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외부효과는 수평적 학습과 수평적 모방을 변수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도시 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정책확산 이론에서 수평적 확산은 정책결정

자가 공공문제에 직면했을 때 수준과 권한이 비슷한 다른 정부의 경험과 정책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채택 이후 정책유지 여부에도 동일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사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성공과 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세부 사업들

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학습하여 도입하거나 

수준과 권한이 비슷한 인근 정부의 정책추진 여부를 반영하여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모방 기

6) 2015년 추진 당시는 7개 분야로 자연재해 분야가 있었으나 2019년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제외되었다 .

7)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안전지수 선정에서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정량적인 내용으로 선정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나(송창영, 2020) 종합적인 안전 관련 기초자치단체별 안전에 관한 평가지수라는 점에서 객

관적인 실증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154 | GRI연구논총 2023년 제25권 제4호

제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학습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포상을 받거나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비율로 측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누적하여 측정한다. 수평적 모방은 광역 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비율로 2021

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외부효과 측정을 위한 자료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

이지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자료 출처

변수 측정 자료출처

종속변수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누적 연수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 여성가족부

내부결정
요인

재정자립도 자체 수입액/일반회계 예산 규모*100
지방재정365

정책예산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

의회의 정치성향 진보성향 지방의회 의원 평균 비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시민사회역량 인구 10만 명 당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행정안전부

안전 안전지수 중 교통, 범죄, 생활안전 지수의 합

외부효과
수평적 학습

광역 내 중앙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 선정 
기초자치단체 누적 비율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상훈

자체수평적 모방 광역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 비율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종속변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조례 

제정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누적 연수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인과관계의 선행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보다 이전 시점인 2021년의 측정값을 사용하거나 2010부터 2021년까지 누적비율로 측

정하였다.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2022년 기준으로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및 지정의 누적 연수 기준은 각 13년이다. 226개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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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중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누적 연수의 경우 최대 13년이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의 경

우 최대 12년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53개(70.7%), 

구는 48개(69.6%), 군은 27개(32.9%)로 총 128개(56.6%) 도시이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하지 않

은 시는 22개, 구는 21개, 군은 55개로 총 98개 도시로 군 단위에서 미지정이 높았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최대 58.50%에서 최소 5.80%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의 경

우 최대 3억 3천만 원과 최소 7천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여성친화도시는 인구 10만 명

당 사회복지예산 평균은 1억 5천1백만 원이고,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평균은 1억 8천4백만 원으로 미지

정 도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높았다. 그리고 의회의 진보성향 의원비율의 경우 최대 100%에서 진보성향

의 의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며, 시민사회역량인 인구 10만 명당 비영리단체 등록 수는 최대 

212개에서 최소 5개로 나타났다. 안전의 경우 15점을 기준으로 최대 14점에서 최소 3점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 4.24 4.35 0 13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 3.82 4.11 0 12

내부결정요인

재정자립도 19.42 11.39 5.80 58.50

사회복지예산 171 65 76 330

의회의 정치성향 45.00 24.18 0.00 100.00

시민사회역량 32.50 26.94 4.92 212.19

안전 8.96 2.16 3.00 14.00

외부효과
수평적 학습 17.70 12.37 0.00 80.00

수평적 모방 41.59  17.27 0.00 100.00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은 <그림 2>와 같다. 2009년 최초로 여성

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한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도 2010년 가장 먼저 제

정하였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 기준 136

곳으로 60.18%이다. 특히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시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

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누적 건수가 확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 제정은 2019년을 

기점으로 신규 제정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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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현황

년도
제정 
건수

누적 
건수

년도
제정 
건수

누적 
건수

2010 1 1 2017 10 83

2011 18 19 2018 6 89

2012 15 34 2019 25 114

2013 6 40 2020 13 127

2014 7 47 2021 5 132

2015 17 64 2022 4 136

2016 9 73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자료 재구성

한편, <그림 3>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으로 지정받은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2022년 99곳(43.81%)의 기초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보

여준다. 2022년 기준으로 1회 이상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128곳(56.6%)이며 지정

을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98곳이다.

<그림 3>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년도 지정 건수 년도 지정 건수

2009 2 2016 74

2010 10 2017 84

2011 29 2018 85

2012 38 2019 90

2013 49 2020 93

2014 56 2021 93

2015 65 2022 99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평영향평가과 보도자료(http://www.mogef.go.kr)를 참고하여 재구성 .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4>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도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이며 <표 5>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유

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이다.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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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측정하였다. VIF 측정결과 최대값이 2.75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도유지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부결정요인의 경우 사회

복지예산은 0.001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할수록 

여성친화도시 조례 유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예산의 확대가 

복지정책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장덕희, 2010; 박경돈, 2021)가 있지만 여성친화

도시 정책은 지역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성평등한 시민참여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안전을 도모하는 도시공간 정책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여성친화도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예산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규모 및 인구 특성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써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도입한 도시의 경우 대체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인구 특성과 중·대형 도시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사회적 배제

를 경험하는 성별, 계층별, 연령을 고려한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 유지할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의 규모가 작거나 인구 구성이 고르지 못한 도시일수록 사회복지예산

은 높지만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대상별 복지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의 경우 0.01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안전지수

가 높을수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유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통, 범

죄, 생활안전의 안전지수가 낮을수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도유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0.1 유의수준에서는 의회의 정치성향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추정되었는데 이는 진보적 

성향의 의회가 구성될수록 제도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내부결정요인

에 대한 표준화 계수로 측정한 결과 사회복지예산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제도유지는 0.37 표

준편차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가장 높았고, 의회의 정치성향은 0.1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외부효과로는 수평적 학습은 양(+)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

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를 유지하는데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포상 및 우

수사례가 정책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외에 수평적 모방의 

경우 광역 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할수록 제도를 도입 후 유지하는 기초자치단

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준화 회귀계수 측정결과 수평

적 학습이 0.19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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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도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B 표준화 β t-값

내부결정요인

재정자립도 0.0238 0.0609 0.667

사회복지예산 -0.0000*** -0.3667 -3.822

의회의 정치성향 0.0176. 0.105 1.719

시민사회역량 -0.0138 -0.0904 -1.382

안전 -0.3846** -0.1919 -2.977

외부효과
수평적 학습 0.0788** 0.1872 3.061

수평적 모방 0.0122 0.0477 0.763

상수 8.864*** 3.846

관측수 226

F값 11.47***

R2 0.27

Adj-R2 0.25

.p<0.1, *p<0.05, **p<.0.01, ***p<0..001

<표 5>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이다. 먼저 내부결정요인의 경우 

0.001 유의수준에서 사회복지예산은 모형1과 마찬가지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0.05 유의수준에서 의회의 정치성향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의 의원 구성이 높을수록 여성친화도시 조정정책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 시민사회역량과 안전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표준화 회귀계수 측정결과 사회복지예산은 0.36 표준편차만큼 감소하였고, 의회의 정치성향은 

0.12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효과로는 0.05 유의수준에서 수평적 학습과 수평적 모방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에 있어서 광역 내에서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에 대해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접목

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주변 기초자치단체들의 여성친화도

시 지정여부는 지정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도 수평적 학습 0.16, 수평적 모방 0.14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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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B 표준화 β t-값

내부결정요인

재정자립도 0.0023 0.0063 0.067

사회복지예산 -0.0000*** -0.3596 -3.711

의회의 정치성향 0.0192* 0.1229 1.977

시민사회역량 0.0001 0.0004 0.007

안전 -0.1525 -0.0811 -1.237

외부효과
수평적 학습 0.0626* 0.1554 2.510

수평적 모방 0.0343* 0.1404 2.222

상수 5.324* 2.441

관측수 226

F값 10.24***

R2 0.25

Adj-R2 0.22

*p<0.05, **p<.0.01, ***p<0..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도유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 의회의 정치성

향, 안전, 수평적 학습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 

의회의 정치성향, 수평적 학습, 수평적 모방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과 의회의 정치성향이 <표 4>와 <표 5>에서 각각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인구와 규모가 있는 도시이거나 진보적 성향의 의회 구성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책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수평적 학습은 제도와 지정유지에 양(+), 수평적 모방은 지정유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한 광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할수록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의 정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와 시민사회

역량은 제도 및 지정유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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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정책도입 이후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중최소제곱법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유

지 관련 선행연구가 대체로 사례 및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책유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분

석결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유

의미하지 않았지만 재정자립도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예산이 음

(-)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예산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한 도시

의 경우 행정구역이 시·구인 도시가 군에 비해 많았다. 이는 도시의 규모가 크고 인구 특성이 다양한 도

시일수록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친화적인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저출생·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향후 도시 소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인구 특성과 환경

을 고려하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의 필요성

을 시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포용도시 조성정책 추진을 표방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보령시

는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용도시 시책 발굴 의견수렴을 추진하였고, 향후 생활인

구 확충을 위한 보령형 스마트 포용도시 기반 구축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는 이주민 대상

의 포용정책을 발표하였고, 구미시는 아동, 노인, 가족 대상의 포용도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8)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은 지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는 성평등한 포용적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정책 수립

과 추진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이 특정 대상을 고

8) 충청일보(2023.9.22.). 보령시, 미래 발전을 위한 내년도 시정 방향 설정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739)

   한겨례(2023.9.12.). 광주 외국인주민과 신설…“이주민·선주민 상생 포용도시로”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8209.html)

   구미일보(2022.11.16.). [정례 브리핑] 구미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공감 복지

   (http://www.gmilbo.net/news/article.html?no=6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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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단절적인 정책수행을 넘어서 사회적 포용성을 담아내는 도시 운영의 철학적 

가치에 기반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포용성을 담아내는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담당부서 간 협력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입법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책행위자인 시의회의 정책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진보

성향일수록 정책혁신 도입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는데(Balla, 2001; Allen et al., 2004; Karch, 

2006; 장석준, 2014)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진보적 성향의 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방향으로 여

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이는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성평등 정

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당내의 당론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정책이기에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친화도시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추진 

역량이 높아지면 보다 특화된 혁신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정기적인 포용도시 정

책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단체장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발휘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도모한다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는 상징

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조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에 

관련 부서, 시민, 전문가뿐 아니라 의회가 협력적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정비가 필요하다. 분석결

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우수사례가 있는 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많

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성가

족부가 선정한 우수기관 포상 실적과 사례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를 비롯하

여 이미 친화도시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에게 유용한 학습 사례이면서 모방 가능한 정보가 되었다.9) 기

초자치단체마다 재정능력과 정책개발 및 집행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발굴이 우수도시 사

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방적 동형화를 통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는 있지만(DiMaggio & Powell, 1983)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업무와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조성정책 수립과 추진

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과 공무원, 시민참여단 대상의 교육 지원,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을 추진해왔다. 

9)  실제 2023년 3월 16일 여성가족부는 25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하면서 강원 태백시(대통령 표창),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각각 국무총리 표창) 등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뉴스1,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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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마다 정책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도시별 유형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 정책과 연계를 통해서 저출생·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대안

적인 도시 조성의 방향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여

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광역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체 공모사

업을 추진한 광역자치단체를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파트너’ 지정,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협

의회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이해응 외, 2022).

기초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업무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운영과 광역 차원의 여

성친화도시 조성 민관협력기구를 활성화하여 관련 사업발굴과 정보공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역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광역 내의 도시별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 수준의 격

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단발적 

정책종결이 지양되고 발전적인 정책유지와 변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발전적인 유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역량의 강화와 참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시민사회역량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결

정자에게 제공하여 혁신적인 정책의 채택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역량이 높을수록 혁

신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김혜정·이승종, 2006).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경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의 환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사

회의 역량 강화는 정책유지에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제안된 시민의 정

책적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의 정비가 정책의 발전적인 유지

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유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다만 본 연

구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실증데이터 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 수준 및 정책 

환류 관련된 성과 변수를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 간 정책유지와 변동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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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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